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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의의

⚫지방자치 부활 30주년

▪ 1980년대의 정치적 풍광: 

• 박동서 교수 논문 실린 정부의 정기간행물 회수 및 폐기 사건

• LSE Seminar (“Comparative Local Autonomy”): 한국만 형식적
수준의 지방자치조차 부재했음 (Jung, 1987)

▪ 1991년 이후:

▪ 1987년의 민주주의 이행과 이어진 공고화에 따라 지방자치가
부활됨(1991~2021)

• 30년 간의 ‘휴면’(1961~1991)을 변상 받음



I. 의의

▪다양한 기념 학술 논의 열림

• 한국정치학회·한국행정학회 라운드테이블(“지방자치 부활 30년
의 성과와 과제“) (2021.6.4.)

• 자치분권위·시도지사협·경사연·금강대 공동주최 세미나(“한국의
지방자치: 분권, 치리, 정책“) (김순은 외, 2022)

• 서울대 국가정책포럼(“국가적 난제 해결, 지방에 달렸다”) (2021. 
12. 29.)

- 자치분권위원장과 균형발전위원장의 동반 참석: 큰 의미



I. 의의

⚫국가행정의 큰 몫이 지방에서 이루어짐

• 사무: ‘지방사무’(33.6%) vs ‘국가사무’(66.4%) (지방행정연, 2019)

• 인력: 37.2%(2018) 

• 재정(세출): 지방(46.8%) (조임곤, 2021)

[=일반(253조: 36.1%)+교육(75조: 10.7%)] 

+ 중앙(373조: 53.2%) = 통합재정(701조원: 100%) 

cf.) OECD(31.3%, 2020), 미국(58.3%, 2015), 일본(47.2%, 2020)             

(정용덕 외, 2021) 



I. 의의

⚫全사회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방의 현안들

▪ 정책 결정·집행의 비합리성

• 지역별 주민 선호의 효과적인 투입(Input) 취약

• 중앙정부 정책의 지방 수준 집행 과정에서의 비합리성

▪ 수도권-지역권 간, 도시-농촌 간 불균형

• 수도권 인구(2천589만명) / 전체 인구 = 50.0% (통계청, 2019) (<그림>)

• 경제.산업·문화·의료 등에서 큰 격차

• 수도권 대학 vs 지방대학 격차 심화

▪ 사회 갈등

• 모든 갈등의 중앙 수준(‘광화문’) 해결 추구로 인한 사회적 부담 극심





II. 이론적 배경

⚫‘지방 문제(Local issues)’란? 

• ‘국가의 영토 차원(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)’의 사안(Smith, 1985)

⚫‘국가’이론에서의 지방 자치〮분권 문제 (정용덕 외, 2021)

• 다원주의, 개인적 자유주의, 마르크스주의, 엘리트주의

▪경험론: 한국에서 지방 자치〮분권을 촉진시킬 역사적〮현실적 동인을

찾아보기 힘듬

▪규범론: 한국에서 자치〮분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다수 요인들이

존재함



III. 한국의 지방 자치〮분권: 역사

⚫‘郡縣制’의 모방적 동형화 추구

▪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집권화 추구

• 고조선 말(BC 4세기)에 중국(燕.秦.漢)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중
앙집권화가 2천년 넘도록 계속 유지됨 (김용섭, 2015)

- 조선 말 ‘실학파’들 조차 적극 지지함 (김운태, 1995)

- 19세기 말 ‘개화파’들에 의한 서구 사상 도입 전까지 규범으로 존재

▪ 실제로는 국가의 행정능력 부족한 ‘취약국가’였음

• 고려 시대까지도 지방(호족 세력 등)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은 취약했음

• 조선국가도 지방 수준의 행정능력은 매우 낮았음 (Jung, 2014) 



III. 지방 자치〮분권: 역사

▪ 20세기

• 兵營國家 일제의 극단적인 중앙통제체제 유산에 ‘6.25와 冷戰’을 겪으면서

중앙집권화 요인이 부가됨

• 1952~61: 지방자치(52: 시읍면〮도의원; 56~8: 시읍면장; 60~1: 전면) 경험

• 1961~91년: ‘近代化된 군현제’ 등장

- 국가의 독점적 ‘폭력’ 수단 통제(Weber)와 ‘근대적’ 행정의 영역이 일치됨

- 중앙에서 관리자 파견; 단, ‘지방공무원’의 근대 관료제화 이루어짐

▪ 1991년 지방자치 부활: 실질적인 중앙 통제는 아직도 많은 부분 지속



III. 지방 자치〮분권: 현재

▪ 기능(사무) 분권: 

• 전체 사무의 약 1/3(33.6%) 

▪ 정치 분권: 중앙당/엘리트가 ‘공천’ 등으로 지방엘리트 견제 (김찬동, 2021)

• 주로 중앙 엘리트들(총리.장관.다선의원 출신 등)이 지자체에 진출

▪ 조직권·인사권: 

• 중앙정부의 ‘관료정치’에 의해 제한

▪ 재정권: 특히, 조세권: 20%(지방세) vs 80%(국세) (‘二割自治’)

- 1961년까지: 5∼10%; 1964년(17.2%)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: 10∼12%;     

- 1989년(18.9%) 이후 20∼22% 유지 (조임곤, 2021)

c.f.) OECD(평균 19.7%, 2020) (정용덕 외, 2021)



IV. 지방 자치〮분권의 필요성

▪일반적 필요성 (정용덕 외, 2021)

• 민주주의 정치교육/엘리트양성, ‘차별선호집중’, 사회갈등 규모 축소

• ‘탈출(Exit)’과 ‘발에 의한 투표’로 효율적인 정부 통제

• 자본주의 고도화로 ‘생산’ 기능 외 ‘집합소비’ 기능 수행

• ‘정당성’ 기능 위한 ‘사회소비’ 예산의 결정권 분권 필요

- 다원적 의사결정 방식 적용에 의한 ‘정치 燃燒’ 통해 사회갈등 해소

▪중앙정부 정책의 非합리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

• 지방 수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각 부처별 정책의 중복〮혼선

• 지방 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으로 민주성〮효율성 증대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⚫권한 배분의 중앙-지방간 선호 차이

▪지자체 주민·공직자: ‘합리적 선택’ 추구

• 경제산업〮문화관광 등 지역 소득증대 위한 정책을 선호

• 그것도 편익이 권역으로 내부화 되는 기능에만 투자

• 사회복지정책: ‘부익부빈익빈’ 초래로 결국은 지방재정 파산 위험

▪중앙정부: ‘국가능력(State capacity)’ 강화 위한 정책 추구

• ‘국가체제 유지’ 및 ‘자본축적’ 기능은 중앙관리 고수

• 사회복지, 환경 등 ‘집합소비’ 기능은 지방이양 허용 용의

- 단, 정책결정 기능 아닌, 단순 반복적 집행 기능의 이양을 선호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⚫지방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상충: 자유(자치) vs 평등(균형)

▪균형발전

• 중앙 주도 산업화에 의한 지역불균형 심화로 ‘배분적 정의’ 문제 발생

• 수도권 집중으로 ‘지방 소멸’ 우려 (김찬동, 2021)

• 중앙정부에 의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기대

▪지방 자치.분권

• 재정자립도 하락: 약 70%(1991)→63%(1997)→50%대(1999)→49%(2021) 

- 원인: 국고보조금 증가: 2017(59.6조)→2021(97.9조) (김찬동, 2021)

• 자치권, 특히 세입권의 분권 기대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▪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• 조세권 분권: 

- ‘국세:지방세’ 비율: ‘8:2’에서 ‘7:3’으로의 전환 시도 실패

• 이유: 

- 중앙(기재부) ‘경제기술관료(Econocrat)’들의 반대

- 세원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 ‘부익부 빈익빈’ 발생 우려하는 지방의 고민

▪ ‘연방제 수준 분권화’?: 

• 만일 실현된다면, 심각한 수준의 지역 불균형 발생할 것임 (유재원, 2018)

•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합리성도 낮음

• 다만, 취약한 지방 자치.분권의 완화 위한 ‘길항 작용‘ 효과는 큼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⚫대학발전 정책

▪현안:

• 지역발전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

• 수도권 대학 vs 지역권 대학 : 격차 심화 (<그림>)

•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은 극소수 (<표>)

- 이유: (1)과다한 학부 학생 수, (2)과소한 대학원 연구비

•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면서,
동시에 균형발전에도 극심한 역기능 초래

• (국회.행정부.지자체 등) 정책결정자와 대학구성원 모두 각자의 이익
에만 몰두할 뿐, 전체 국가발전 시각에서의 문제의식과 공론은 없음





출처: 유다원 기자, “2021 US뉴스 세계대학순위”, 베리타스
알파, 2020.10.21.

국제 국내 대학

36 1 서울대

41 2 KAIST

74 3 고려대

79 4 연세대

81 5 포항공대

QS 세계대학 랭킹, 2022

출처: 나무위키, 2021.11.25.  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▪정책 선택: 균등화? vs 다양화?

• 학사과정 정원 정책

- 현재는 자치(정원 자율화)도 균형발전(수도권-지역권의 같은 비율 감축)도 아님

- ‘교육의 質’ 개선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의 같은 비율 정원감축 바람직함

. 국립〮사립 대학 모두가 등록금 수입(그리고 ‘勢불리기’) 위해 과다하게 학생 수용

.. 기업이 ‘低품질 상품의 박리다매’하는 셈

• 대학등록금 문제

- 감축되는 대학생 수 만큼의 재정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

- 선택: 균등(‘동결’ 유지하되 정부가 보전) vs 자치(대학 ‘자율화’)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• 서울대-지방국립대 간의 문제

- 균형발전(평준화) vs 다양성(거점대학별 경쟁력 강화)

.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‘(김종영, 2021;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, 2021.12.24.)의 오류

.. 예로 든 미국(UC), 독일, 중국(靑大, 北大) 대학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

- 국립대-공공연구원 통합(혹은 최소한 연합)에 의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
동반상승 효과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임

[참고] 한국 연구개발비(R&D)(2020) (과기정통부, 2021) (<그림><표>) 

. 총연구개발투자: 93조717억원(세계5위); 국내총생산(GDP) 대비: 4.81%(세계2위)

.. 공공연구기관: 11조1,186억원(11.9%) 사용

.. 대학: 8조3,534억원(9.0%) 사용



2020년 한국 과학기술연구비 증가율 및 총 연구개발비

출처: 과기정통부 자료; 헤럴드경제, 2021.12.15.; 메트로신문, 2021.12.15.



V. 정책 선택의 딜레마

• 대학평가 방식

- 대학의 자율성과 균등발전 모두에 역행

- 교육부〮대교협 평가지표의 낮은 타당성 및 중복 초래

. 예)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

.. 인증(accreditation)이란: 대학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

인적.물적 기반을 갖추었는지 여부, 즉 투입(Input) 요소들을

평가하여 인증하는 것

.. 기존의 인증제도: ‘교육성과‘를 ‘학생 충원율’로 평가함으로써

실제로는 ‘교육성과’가 아니라, ‘지역성과’라는 지방대학들의 ‘냉소’가

팽배함



VI. 결론: 자유와 평등의 조화

▪ 지방자치(자유)와 균형발전(평등)

•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임

• 현실에서 양자 간의 상충(Tradeoffs)은 불가피함 (Okun, 1975)

• 상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, 조화를 통한 동반상승(synergy) 효과를
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

- 오늘 포럼에 자치분권위 및 균형발전위 대표들의 참석이 의의 있는 이유

▪ 현재 중앙정부의 대학정책

• 두 가치 모두의 동반상승 아닌, 동반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려됨

• 대학발전 정책을 중앙정부 부처들의 ‘칸막이식’ 접근 아닌, 전체 국가발전

위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혁신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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